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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�槪 說

公共水域이라 함은 하천·호소·항만·연안해역 기

타 公共用에 사용되는 水域과 이에 접속하여 公共用

에 사용되는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(水

質環境保全法 2조 4호).�수질환경보전법은 이와 같은

장소에 폐기물投棄 등 禁止行爲의 違反에 대하여 강

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.

즉,�水質環境保全法(이하“法"이라 한다)�제29조 제

1항 제1호는「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公共水域에

特定水質有害物質,�廢棄物管理法에 의한 지정폐기물,

石油事業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(석유가스 제외),

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유독물,�農藥管理法에 의

한 농약을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

는 아니된다」고 규정하고,�法 제56조의3은 이에 위반

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 등을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

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,500만원

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�또한 公共水

域에 糞尿,�축산폐수,�동물의 사체,�폐기물(지정폐기물

은 제외),�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

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윈 이하

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(法 29조 1항 2호·57조 6호).

Ⅱ.�범죄의 성립요건

1.�행위의 주체

公共水域 投棄行爲禁止者는“누구든지"이다.�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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排出施設을 설치·운영한 者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.

일정규모 미만이어서 廢水排出施設에 해당하지 아니

하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도 포함된다.�따라서 100

㎡ 미만 이화학시험시설이어서 廢水排出施設이 아닌

시설을 운영하는 者도 포함된다.

이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배출시설로부터

배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·신고

제도를 두고 있고,�배출시설로부터의 배출을 배출허용

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에게 방지설

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(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

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슴),�배출시설을 설치

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

는 비정상가동이라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할 수

있고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로부터의 배출기준임을

고려 할 때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1)로부터의 배출행위

는 배출정도를 불문하고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

있을 수 있다.�그러나 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의 인적

범위를“누구든지"라고 규정하고 있다.�또한 규묘 미

만의 시설이라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은 배출시설이

아닌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행위 및 기타 투기 행위

가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.

따라서 행위의 주체인“누구든지"에는 배출시설이 아

닌 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된다.

2.�투기 등 금지행위 대상물질

법은 공공수역에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

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,

지정폐기물,�석유제품 및 원유,�유독물,�농약을 들고 있

고,�이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
1,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�糞尿,1)�축산폐수,�동물

의 사체,�지정페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

에는 1년 이하의 징역,�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

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�법은 투기 등 금지행위 대상물

질로서 일반수질오염물질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.

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4조는「가

축을 사육한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

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되

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」고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두

지 않았으나,�축산폐수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

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하는 경우에는

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된다.

3.�公共水域의 投棄行爲

法 제29조 제1항 제1호의「公共水域2)에 누출·유출

시키거나 버린 경우」라 함은 公共水域에 직접 누출·

유출시키거나 버린 경우뿐만 아니라 公共水域이 아닌

곳에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렸다 할지라도 公共水域

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렸

다면 이는 公共水域에 버린 경우 등에 해당한다.�하수

관거에 버린 경우에도 公共水域에 버린 것이다.�

그러나 特定水質有害物質 등을 공장·사업장 밖의

장소로 내보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公共水域으로 흘러

들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管理가 미치는 영역에 그치

는 한 아직 공공수역에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렸다고

할 수 없다.�特定水質有害物質을 배수관거를 통하여

흘러 보낸 경우에도 배수관거가 산업단지폐수종말처

1)�①大判1986.7.22.84도2248:구환경보전법제37조제1항제2호소정의"동물의
糞尿"에는 동물의 糞尿뿐만 아니라 大氣汚染,�土壤汚染,�惡臭 등으
로 인하여 環境을 汚染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糞
尿가 함유된 廢水도포함한다(공보1986년1140면).

② 현행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분뇨와 가축분뇨를
구분하고,�가축분뇨는 축산폐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.�따라서
분뇨에는 가축분뇨가 포함되지 아니한다.�분뇨란 수세식화장실에서
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(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
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
한다)을 말하고,�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
오염물질을 말하며,�축산폐수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
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.

③ 大判 1984.12.11.�84도1738:環境保全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
고 있는 "糞尿를 버리는 행위"라 함은 물리적·화학적 또는 생물학
적 方法에 의하여 糞尿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糞尿인 상태 그

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.… 한편 같은 法 제39조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
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放流水 水質基準에
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汚物淸掃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
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廳長의 許可 또는 承認을 받
도록 되어 있으므로 糞尿終末處理場은 汚物淸掃法 제14조 제1항에 의하
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同法施行規則 제2조에
규정한 施設基準과 處理方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바,�이러한
施設基準과 處理方法을 갖춘 것을 거친 糞尿는 물리적·화학적 또는 생
물학적 方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糞尿인 상태로 남아 있는
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하여도 위 環境保全法 제37조
에 저촉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.�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
하는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汚物淸掃法 소정의 許可 또는 承認을
받아 施設基準과 處理方法에 맞게 設置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
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公共水域에 방출하는 放流水의 水質基準을 구체
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糞尿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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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시설에 연결되고 廢水終末處理施設에서 처리가능한

경우라면3)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公共水域으로 배출

한 것으로 볼 수 없다.4)�왜냐하면 공동處理區域 안에

서 廢水終末處理施設에 연결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

를 설치한 자는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보게 되므

로 廢水終末處理施設에서 배출된 水質을 기초로 하여

야 하기 때문이다.�그러나 ①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

지 아니하고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된 경우,�②승인

을 받아 設置해도 시설설치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

은 경우,�③廢水終末處理施設에서 放流水水質基準을

초과하여 방류한 경우,�④廢水終末處理施設로流入되

지 않도록 배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�

4.�고의

法 제56조의 3은 고의범에 한하여 적용된다.�업무상

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9조 1항 1호의 규정

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 등을 누출·유출시킨

자는 57조 5호에 의해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

이하의 罰金에 처한다.

5.�정당한 사유

正當한 事由 없이 상기 오염물질을 누출·유출시키

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.�정당한

사유가 있으면 이는 違法性 阻却事由에 해당한다.�刑

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違法

性이 조각된다.�

농사를 짓기 위해 점·사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에

서 소량의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,�소방관이 화재진압

을 위해 소방용수를 내뿜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에 있

던 석유가 소방용수와 함께 公共水域으로 유출된 경

우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

축산폐수는 하수처리장유입여부와 관계없이 방류수

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면 되므로 방류수수질기준이하

배출은 위법하지 아니한다.

다음 실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어느 정

도의 배출행위가 위법한 지가 종종 문제된다.�수질환

경보전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

아니한다.�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

해물질을 누출·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구성요

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

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 하다고 보아

야 한다.�위법성조각사유로는 배출허용기준 미만의 배

출행위를 들 수 있다.�또한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

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폐수배출

시설적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

고 보아야 한다.�

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환

경보전법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출허용기

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,�조업정지명령,�배출

부과금 부과 등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이러한

행정처분과의 균형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형

사상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Ⅲ.�방제조치 의무

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

다음과 같은 의무와 제재가 수반된다.�법 29조 1항 1

호 또는 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

糞尿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피
고인들의 環境保全法 제37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
할 것인바,�원심이 증거조사 결과 위 糞尿終末處理場을 거쳐 방출되는
放流水의 水質이 糞尿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
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.�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
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採
證法則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(공보 1985년 185면).

2)�水質環境保全法上公共水域이란하천·호소·항만·연안구역·기타공
공용에사용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地下水路·
농업용수로·하수관거·운하를 말한다(法 2조 4호,�규칙 4조).�판례에
의하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한 행위를
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본사례가있
다(大判1990.9.14.90도1348,공보1990년2122면).

3)�다만,�현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
없다.�特定水質有害物質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된 하수관거를
통하여 배출한 경우는 어떤가.�下水終末處理施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
구량,�화학적 산소요구량,�부유물질량,�질소·인을 방류수수질기준 이
하로 방류하는 시설이다.�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는 特定水質有
害物質은 처리할 수 없다.�그러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
없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을 下水貫渠로 배출하는 것은 公共水域으로 배
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4)�大判 1984.12.11.�84도1738,�공보 1985년 185면;大判 1982.12.28.�81도836,�공
보1983년 444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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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·행위자가 소

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

하는 등 오염의 방지·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

다(법29조2호).�시·도지사는 행위자 등이 방제조치를

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이

행을 명할 수 있으며(법29조3호),�방제조치명령을 받은

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�그 방제조치만으

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

는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

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(법29조4호).

Ⅳ.�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

한편 正當한 事由 없이 公共水域에 特定水質有害物

質 등을 버려 上水源汚染을 시키거나 공중을 死傷에

이르게 한 경우 또는 어패류를 집단폐사 시키거나 하

천을 심하게 汚染시킨 경우는 어떠한가.

수질·대기·토양오염물질,�유독물,�오수·분뇨 및 축

산폐수,�폐기물,�농약을 不法排出하여 일정규모와 기준

이상으로 토양이나 바다·하천·호소·지하수를 汚染시

킨 경우,�또는 어패류를 집단폐사 시킨 경우에는「環境

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」을 적용하여야 한다.�

水質汚染物質物質 등을 不法排出하여 공중의 生命·

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을 死傷

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공중

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

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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